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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aris Agreement sets a rule to obligate all parties to submit national greenhouse gas (GHG) inventory reports on seven greenhouse gases: CO2, CH4, N2O, HFCs, PFCs, SF6, and NF3. Developing countries are granted flexibility to report at least three gases—CO2, CH4, and N2O—while the other four gases only need to be reported under specific conditions. Korea, which includes only six GHGs (excluding NF3) in its national legal GHG definitions, has faced difficulty in directly applying the afore-mentioned global rule at the domestic level. Accordingly, this study, considering domestic circumstances in semiconductor and display-related industries, attempts to explore two questions: A) Can the flexibility rule for developing countries be applied to Korea? and B) To what extent can the global rule on reporting seven GHGs be applied to Korea’s domestic policies, including i) the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NDC), ii) the national GHG inventory system, and iii) the emission trading system (ETS). The first question is examined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global rules by the country differentiation system under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and the Paris Agreement. The second question is explored through a comparison of policies of developed country parties (Japan, the EU, and the US), other parties (Singapore and Saudi Arabia), and developing country parties (China and Taiwan). The study concludes that Korea’s national negotiation position of “other parties” can allow the flexibility rules to be applied to Korea. This research also suggests that Korea can include NF3 in the national GHG scope, provided there is a de-linking between Carbon Neutrality Basic Law and Korea-ETS in the short-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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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삼불화질소(NF3, nitrogen trifluoride) 가스의 법제화를 둘러싸고 2023년부터 우리나라에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NF3 가스는 반도체, 액정디스플레이(liquid crystal display), 태양전지의 제조공정 장비의 이물질 세척 시 사용하는 가스이다. 반도체 등 디스플레이 류는 매우 민감한 장치들이므로 이물질을 표면에서 제거할 때 이러한 가스를 사용하게 되므로, 이는 무색의 비(非)반응성 가스로, 일명 ‘세정가스’라고도 불린다(Media Hyosung, 2016). NF3 가스는 배출되었을 때 대기 체류시간은 569년으로 과불화탄소(PFCs) 가스의 2,600 ~ 50,000년보다 훨씬 낮으나, NF3 가스의 지구 온난화 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는 17,400으로 높다(Tsai and Tsai, 2023, p. 8). 이에 NF3 가스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근거를 둔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하에서 7대 온실가스 중 하나로 규정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이어 등장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온실가스를 6대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KLIC, 2016, 2021).1) 즉 NF3 가스는 우리나라 법상 아직 온실가스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최근 NF3 가스에 대한 관심이 국내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2015년에 채택되고 2021년부터 이행이 시작된 파리협정 하에서 모든 당사국들은 7대 온실가스의 배출(emissions)과 흡수원에 의한 제거(removals by sinks)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고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파리협정 채택 이전에 이미 NF3 가스가 7대 온실가스로 규정되기는 하였다. 그런데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제출하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NF3 가스를 포함하는 것은 협약 하에서 감축 의무를 가진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의무였다. 그런데,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이 NF3 가스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를 보고하게 된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 산업계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 그 이유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NF3 가스는 주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세정 가스로 활용되는 바, 반도체 생산국 중 하나인 한국(메모리, 파운드리)의 NF3 가스 사용량과 이로 인한 배출량도 많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은 아니고, NF3 가스 사용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대만(파운드리)이다.2) 따라서, 전자산업 분야의 업체들이 NF3 가스 배출량 산정 및 보고 작업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배출저감 노력을 진행해야 하는 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경우 메모리 단수 증가 및 공정 증가로 클리닝 공정이 증가하였고, 삼성 디스플레이의 QLED나 LG 디스플레이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3) NF3 가스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어(Bae, 2022), 우리나라에서 NF3 가스 배출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더군다나 NF3의 대체물질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우원식 의원이 NF3 가스를 온실가스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대표발의 하였다(PSPD, 2023). 이에 대해 산업계에서는 개정 내용 삭제를 건의하였는데, 그 이유로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디스플레이 생산 증가에 따른 NF3 가스 구매량이 증가 추세에 있고, 둘째, NF3 가스의 대체물질이 부재하며, 셋째,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 간의 연동으로 NF3 가스 배출 기업의 배출량 산정·보고 부담과 동시에 배출저감에 대한 부담이 발생하며, 넷째,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NF3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산업부는 산업계 검토의견서를 환경부에 전달했다. 이를 환경부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하였다. 2024년 5월 시점에서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에 대한 논의는 잠시 소강상태이나, 우리나라가 2024년 제출하게 될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와 2025년 제출하게 될 제2차 국가결정기여(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에 NF3 가스에 대한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에 따라 ‘모든 당사국’들은 7대 온실가스를 모두 보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NF3 가스를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로 지정하는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은 국내에서 이미 10년도 전에 나왔다(Gas News,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대응책을 아직까지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황에서 산업계의 핵심 의견은 NF3 가스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게 될 경우, 사업장에서의 NF3 가스 배출량 산정과 보고의 의무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거래제 간의 연동으로 인해 NF3 가스가 배출저감 대상이 되어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4) 이러한 산업계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기반한 ‘모든 당사국들의 NF3 가스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라는 국제 규칙을 국내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지의 여부, 단기적으로라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지의 여부, 그리고 반영하지 않는다면 이를 위한 대응 근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과 준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동 연구는 먼저 제2장에서 NF3 가스를 둘러싼 국제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규제 규칙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제3장에서는 우선 NF3 가스 규제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개괄한다. NF3 가스 규제 정책에 대한 단독 연구가 많지 않은 바, F-가스를 중심으로 한 연구를 살펴본다. 그 결과, 유엔기후변화협약 및 관련 제도 하의 NF3 가스에 대한 국제 규칙을 국내 정책으로 반영하는 과정과 전략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에 국제 규범·규칙을 국내 정책으로의 수용 및 확산에 대한 국제정치학 구성주의 이론의 연구틀을 활용하여, 국제 규칙을 국내 현황에 맞게 재해석하고 국제 규칙을 우리나라 정책에 적용하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는 NF3 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보고 규칙과 관련하여 국제협상 국가 분류 상의 ‘여타 당사국(other Parties)’ 지위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모색하고자 한다. 둘째는 NF3 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보고 규칙을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여타 당사국에 속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어떠한 수준으로 자국 정책에 반영하는지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국내 정책에 반영하는 수준에 대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결과를 토대로, 제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마무리하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배경: NF3 가스를 둘러싼 국제적 규제
      NF3 가스란 상술된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온실가스이다. NF3 가스를 둘러싼 기존의 규제를 크게 i) 국제 유엔기구, ii) 산업계, iii) 지역, 그리고 iv) 국제민간기구 레벨에서 살펴보겠다. 첫째는 국제 유엔기구 레벨로,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의 규제이다. 먼저 1997년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부속서A (Annex A)에 6대 온실가스가 규정되어 있다(KP, 1997, Annex A). 교토의정서에 따르면, 교토의정서 당사국들 중 부속서I (Annex I)에 속하는 당사국들은 부속서A에 열거된 온실가스에 대한 당사국의 총 이산화탄소 환산 배출량이 부속서B (Annex B)에 명시된 감축목표에 따라 계산된 할당량(assigned amounts)을 넘어설 수 없다(UN, 1998, Article 3.1). 여기서, ‘부속서I’ 당사국들은 1992년에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부속서I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로(UN, 1998, Article 1.7), 이는 ‘선진국’을 의미한다. 그리고 부속서I 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국가는 자동적으로 ‘비(非)부속서I 국가’로 규정되며 이는 ‘개도국’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토의정서를 채택 및 비준한 선진국들은 상기 6대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를 구축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감축목표 달성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이후, 2012년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당사국총회에서 NF3 가스가 7번째 온실가스로 지정되어 교토의정서 부속서A에 추가되었다(UNFCCC, 2012). 한편, 2014년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측정·보고·검증(MRV, measuring·reporting·verifying) 핸드북에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작성 시 7대 온실가스 중 특정 가스의 배출량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은 부재한다(UNFCCC, 2014).

      한편, 2015년에 채택되고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파리협정은 온실가스의 범주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파리협정 제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르면, 각 당사국들은 「2006 IPCC 지침」을 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이 지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을 보고해야 한다(UNFCCC, 2018a, para 20 & 47). 그런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위한 IPCC 2006 지침에 포함되는 온실가스로는 7대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SF5CF3, 할로겐화 에테르 가스,5) 그리고 몬트리올 의정서에서 커버되지 않는 할로카본 가스도 포함된다(IPCC, 2006, p. 5).6) 핵심은 IPCC 2006 지침에 7대 온실가스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7)

      또한, 파리협정 제1차 당사국총회 결정문에 따르면, 모든 당사국들은 7대 온실가스에 대해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UNFCCC, 2018a, para 48). 이와 관련하여 국가 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해서는 유연성이 담보된다. 파리협정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개도국들은 최소 3개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그리고 아산화질소(N2O)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다음으로 i) 파리협정 제4조에 기반하여 국가결정기여(NDC) 상에 포함되거나, ii) 파리협정 제6조(탄소시장 관련) 상의 활동에 속하거나, iii) 또는 기존에 이미 보고된 바가 있는 F-가스(HFCs, PFCs, SF6, NF3)에 대해서 보고해야 한다(UNFCCC, 2018a). F-가스에 대해 보고하는 각 국가는 해당 가스별로 실제 배출량을 보고해야 하며, 화학물질(예: HFC-134a) 및 범주 별로 질량 단위 및 CO2eq 단위로 세분화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UNFCCC, 2018a, para 49). 또한, 각 당사국은 단기적인 기후요인 오염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should)도 갖는다(UNFCCC, 2018a, para 51). 파리협정 하에서 국가 지위에 따른 온실가스 보고 의무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1과 같다.

      
        Table 1. 
				
        

        
          Reporting obligation on GHGs by country category under the Paris Agreement
        
        

      

      
        
          
            	Country category
            	Obligation
          

        
        
          	
            All parties
          
          	(para 48) Each Party shall report seven gases (CO2, methane (CH4), nitrous oxide (N2O), hydrofluorocarbons (HFCs), perfluorocarbons (PFCs), sulfur hexafluoride (SF6) and nitrogen trifluoride (NF3)).
        

        
          	(para 49) Each Party reporting HFCs, PFCs, SF6 and NF3 shall report actual emissions of the gases, providing dis-aggregated data by chemical (e.g. HFC-134a) and category in units of mass and in CO2eq.
        

        
          	(para 51) Each Party should provide information on the following precursor gases: carbon monoxide (CO), nitrogen oxides and non-methane volatile organic compounds (NMVOCs), as well as sulfur oxides.
        

        
          	
            Developing country parties
          
          	(para 48) Those developing country Parties that need flexibility in the light of their capacities with respect to this provision have the flexibility to 
 - instead report at least three gases (CO2, CH4 and N2O) 
 - as well as any of the additional four gases (HFCs, PFCs, SF6 and NF3) that 
   → i) are included in the Party’s NDC under Article 4 of the Paris Agreement,
   → ii) are covered by an activity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 iii) or have been previously reported.
        

      

      
        
          Source: Formulat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paras 48-29 of UNFCCC (2018a)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행동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모든 당사국’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에, 국가의 의무를 설명할 때 대부분 모든 당사국들(all parties), 당사국들(parties), 또는 각 당사국(each party)으로 표현된다는 점이다. 또한, 기후행동에 앞장서는 주체 그리고 지원(support)의 제공자와 수혜자를 구분하기 위해, 선진국(developed country parties), 개도국(developing country parties), 그리고 여타 국가(other parties)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은 기후행동을 주도하는 주체이자 재정·기술·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이다. ‘개도국’은 지원을 받는 수혜자이다. 그리고 ‘여타 국가’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적 개념으로 개도국이나 선진국과 같이 지원을 제공하는 국가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Table 2와 같다. 즉, 유엔기후변화협약/교토의정서와는 달리, 파리협정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고 부속서I와 非비부속서I로 해당하는 국가 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는다. 국가 구분을 두지 않고 모든 국가의 이행 노력을 부과하는 대신 국가의 자기 결정성(national determinedness)을 강조한다(UN, 2015, Article 3). 따라서, 파리협정 하에서 당사국들은 스스로가 어떤 국가인지에 대해서 규정을 내리고 이에 따라 협상에 참여하거나 또는 국가적으로 부여된 의무를 이행한다.

      
        Table 2. 
				
        

        
          Obligation differentiation by country category under the Paris agreement
        
        

      

      
        
          
            	Country category
            	Expression
            	Meaning
          

        
        
          	
            All parties
          
          	All parties, parties, each party
          	Obligation is born by all parties equally
        

        
          	
            Developed countries
          
          	Developed country Parties
          	Parties who need to take a lead in bearing and implementing obligations and also need to provide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Other parties
          
          	Other Parties
          	Parties which are not developed countries but can voluntarily provide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Developing country Parties
          	Parties who need to make efforts in implementing obligations and also need to receive support
        

      

      
        
          Source: Formulat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the Paris Agreement (UN, 2015)
        

      

      

      둘째, 산업계 차원에서, 세계 반도체 협회(World Semiconductor Council)에서는 PFC 가스에 대해서는 2010년 배출량 대비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를 저감하는 자발적 목표를 세웠다(IPCC, 2022, p. 1390; WSC, 2017). 다만, NF3 가스에 대해서는 별도 저감 목표는 없고, NF3 가스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로 고온 온실가스 분해 설비 가스 사용량 최적화, 가스 대체, 재순환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은 분해설비를 도입하거나 가스 사용량 최적화 기술을 주로 적용하고 있다(KSIA, 2024). 우리나라의 경우, NF3 가스는 국가 온실가스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도체 업계에 대한 NF3 가스 대상 별도의 감축목표나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반도체 산업계에서는 식각(etching) 및 증착 챔버 세척(deposition chapter cleaning)에 HFC, PFC, SF6, NF3를 사용한다(EPA, 2019; IPCC, 2022, p. 1390).8)

      셋째, 지역 규제 차원에서, 유럽은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따라 NF3를 포함한 23종류의 F-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55%, 2050년까지 100%로 감축하고자 한다.9) 특히 F-가스를 사용하는 기업은 최소 5년 동안 보고 문서를 보관해야 하는 등 보고 요건이 엄격하다(EPC, 2024). 예를 들어,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해서는 연도별 역내 출시량에 대한 중단기 목표를 상항 조정하였다. 또한, F-gas가 사용된 제품의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었다(EPC, 2024). 한편, 미국의 경우, 연간 25,00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 대상으로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 greenhouse gas reporting program)에 따른 NF3 보고 의무를 지우고 있다(EPA, 2024). 일본은 화학물질관리법(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에 따라 NF3 규제를 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 업체는 NF3를 수입하는 용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는 등 엄격한 보고 기준 및 관리절차를 가지고 있다(CIRS, 2024; NITE, 2024). 한편, 덴마크,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스페인에서는 F-gas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IPCC, 2022, p. 1390).

      넷째, 국제민간기구에서 온실가스 산정 및 보고에 대한 지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여기에 NF3 가스가 포함되어 있다. 먼저, 국제표준기구(ISO,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는 온실가스 배출 및 제거의 산정·보고·검증을 위한 조직 차원의 원칙·지침·요구사항을 명시한 ISO 14064를 수립하였다(IGC, 2022). 이는 기업의 탄소발자국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이다. ISO 14064는 조직으로 하여금 NF3 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하고, NF3 배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기적 보고를 요구한다. NF3 배출저감 사업도 ISO 14064-2에 따라 계획 및 문서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NF3 가스를 세정가스로 활용하는 반도체 업계의 경우, ISO 14064에 따라 NF3 가스 배출에 대한 모터링, 산정, 보고, 감축 사업 이행, 결과 인증 등을 실시해야 한다. NF3 가스 생산·공급하는 업체의 경우, 역시 ISO 14064 기존에 근거하여 NF3 가스의 취급, 사용, 그리고 폐기 방법이 NF3 가스 배출을 최소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세계자원연구소(WRI)와 세계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WBCSD)가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산정 및 보고를 위해 수립한 국제표준으로 GHG 프로토콜(GHG protocol)이 있다(WRI, 2024). NF3 가스가 GHG 프로토콜 신규 개정안에 2013년 포함됨에 따라, 기업들의 자체 운영 또는 공급망 상에서 발생하는 NF3 가스 산정량을 기업 인벤토리에 반영해야 한다(Russel, 2013). ISO 14064나 GHG 프로토콜은 민간국제기구가 수립한 지침이나, 선진국 기반 다국적 기업이 공급망에 존재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ISO 14064 지침 준수를 요구할 경우, 공급망 상의 기업들은 NF3 가스에 대한 산정 및 보고를 진행해야 하므로 규제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NF3를 둘러싼 규제는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과 관련하여 파리협정 하의 NF3 가스 배출량을 산정·보고하는 규칙이 핵심적이다. 물론 국제 민간기구의 자체적인 온실가스 산정·보고지침이 기업 ESG와 공급망 관리 차원에서 진행될 경우, 국가 차원의 규제보다 훨씬 강력한 규제 접근법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의 NF3 가스를 사용 및 배출하는 주요 산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파리협정 국제 규칙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석하고 국내 정책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다음 섹션에서는 NF3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국제 규칙/규범의 해석과 국가 정책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3. 기존 연구 및 분석틀
      NF3 가스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기술적 연구는 상당하나, 이 가스의 규제를 다룬 정책 연구는 많지 않다. 정책 연구의 경우 대부분 F-가스 전체를 다루며, 이 경우 NF3 가스가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않는다. 특정 F-가스에 대한 배출과 정책에 대해 다룬 연구도 대부분 HFCs나 PFCs 가스를 다루고 있다. 특히, HFC 가스의 경우, 교토의정서 하의 청정개발메커니즘 제도 하에서 HFC 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한 감축사업이 계획 및 이행되었으나, HCFC 가스를 생산 또는 배출하는 사업자가 HFCs 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획득하는 감축 결과물(배출권/크레딧)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HCFCs 가스를 더 많이 생산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로 인해 ‘시장 메커니즘의 실패’가 발생한 현상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Iordache et al., 2021; Schneider, 2011). 또한, HFC 가스는 오존파괴물질(ozone depleting substance)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존파괴물질인 HCFCs의 대체제로서 활용되는 바,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 제도(키갈리 의정서) 하에서 HFC 가스를 규제하는 내용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Birmpili, 2018; Sun and Ferris, 2018). 특히, 유럽연합 내에서 HFC 가스 규제를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de Graaf et al., 2021). 그와 비교해, NF3 가스에 한정된 정책 연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빈약하다.

      NF3 가스의 배출 현황과 배출저감 정책 연구를 살펴보면, NF3 가스는 단독으로 연구되기 보다는 F-가스의 일부분으로 포함되어 연구되고 있다(Sovacool et al., 2021). F-가스에 대한 연구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F-가스의 배출 현황과 이에 대한 규제정책 현황을 기술한 연구가 있다. 국내 연구로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과 한국의 규제정책을 비교한 연구로, 이는 우리나라가 EU의 F-가스 규제정책을 따라가고 있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이 개정되나 F-가스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성의 문제가 존재하고,10) 피규제자의 F-가스 배출저감 노력에 대한 미약한 경제적 보상,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 등이 존재하는 바, 보다 종합적인 F-가스 감축전략을 담은 법률적 장치의 필요성을 언급한 연구가 있다(Han and Lim, 2018). 다른 나라 연구를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대만 정책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NF3 가스에 대한 별도 정책 연구보다는 NF3 가스를 포함한 F-가스 전반에 대한 배출 추세를 보여주고, F-가스 배출 감소 추세를 대만 정부의 규제와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 노력에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Tsai and Tsai, 2023). 정부 규제 요건으로는, 2018년 개정된 대기오염통제법 하에서 6대 온실가스가 대기오염 물질로 공표되었고, 2023년 2월 기후변화대응법이 통과되었는데,11) 이 법에는 NF3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와 추가적으로 다른 온실가스가 지정되었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재활용 기업은 F-가스 회수 장비와 저장탱크를 설치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성이 포함되어 있다(Tsai and Tsai, 2023).12) NF3 가스 규제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연구는 아주 최근으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NF3 배출량을 추산하여 대한민국 NDC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13) 우리나라 현행법상 NF3 규제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NF3 가스의 대체 및 저감 기술의 현황을 파악하는 시도가 있었다(Park and Kim, 2024). 동 연구 결과 NF3 배출량 추산값 총합이 2030년 산업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치의 2.066 ~ 2.233%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다.

      정리하면, F-가스 전반에 대한 기존의 정책 연구의 경우, 특별한 연구 방법론이 적용되기보다는 F-가스 배출 현황, 정책·법 수립 현황, 이행 현황, 향후 배출 및 관리 전망 등에 대해 정리·서술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더더군다나, 단독의 NF3 가스에 대한 국가 단위의 배출 현황과 규제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NF3 가스 규제를 위한 국제 규칙을 국내정책에 반영하는 수준·현황·전략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즉, ‘국제 규범·규칙’을 국가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와 동시에 국제 규범·규칙을 국가의 ‘국내정책’에 어떠한 수준으로 ‘반영’해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러한 국제 제도(규범 및 규칙)에 대한 해석과 이에 대한 국내 정책에의 반영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constructivism) 이론을 중심으로 국제 규범·규칙을 정의하고, 이 국제 규범·규칙이 국가 또는 지역 레벨에서 확산 및 적용되는 수준, 과정/메커니즘, 원인을 모색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에, NF3 가스에 대한 국제 규칙이 국내 적용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는 구성주의에 기반한 국제규범 연구 방법론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제정치학의 구성주의 이론에서는, 국제제도를 구성하는 규범(norms)과 규칙(rules)과 관련하여, 규범은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된 행동의 기준”이며, 규칙은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사항 또는 금지사항”이다(Krasner, 1982, p. 186). 국제제도의 효과성은 행위자들, 즉 당사국들이 이 규범·규칙을 준수할 때 발생한다. 즉 국제 규범·규칙이 당사국의 국내 정책에 반영되고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 규범·규칙과 당사국 간의 상호작용 프로세스가 중요하게 부각되었고, 이에 대한 연구는 Acharya(2004)에 따르면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동일한 국제 규범·규칙이 다양한 국가들에 확산되는 것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국제 규범·규칙을 형성하고 이를 당사국들에 확산하는 데에 있어 국제기구의 역할에 주목한다(Finnemore, 1993). 둘째는 국제적인 규범·규칙이 국가 레벨에서 수용 및 제도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 연구이다. 연구의 핵심 질문은 국제적인 규범·규칙이 수립되어도 국가들이 이를 자국 내에 반영하는 수준이 국가마다 다른 원인이 무엇인가이다. 이러한 수용 수준이 국가마다 다양한 이유는 국제 규범·규칙과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 규범·규칙·관행 간의 마찰로 설명된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즉, 국제 규범·규칙이 국내에 반영되는 수준은 국내 규범·규칙·관행 간의 정합성 정도(degree of fit)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Finnemore and Sikkink, 1998). 이러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행위자의 노력과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수단이 연구되었는데, 하나는 국제 규범·규칙의 “국내적 중요성(domestic salience)”이며, 다른 하나는 “국내 구조(domestic structure)”이다(Cortell and Davis, 1996, p. 454). 여기서 ‘국내적 중요성’은 주로 국내 정치적 상황에서의 합법성(legitimacy)에 기인한다. 즉, 당사국의 의사결정자 또는 정부관료가 해당 국제 규범·규칙을 i) 자국의 국민 또는 사회적 행위자들의 믿음과 가치체계에 주입하거나 ii) 행정기관의 운영 절차 표준에 따라 진행하는 역할을 수행할 때, 국제 규범·규칙에 대한 국내적 합법성이 획득되고 이에 따라 국제 규범·규칙이 반영될 가능성이 증대되는 것이다(Cortell and Davis, 1996, p. 453). 그리고, ‘국내 구조’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조직과 국가-사회 관계 유형을 의미한다. 특히,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 조직은 해당 이슈에 관련된 행정기관, 부처,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의 개수에 기반하여 중앙집중형과 분산형으로 다양할 수 있다. 국가-사회 관계 유형은 사회적 행위자들에게 국가가 해당 이슈의 정책 수립에 접근 및 참여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준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국가-사회의 관계유형이 중앙집중형일 때 보다 분산형일 때 국제 규범·규칙의 수용 및 확산의 가능성이 증대될 수 있다(Cortell and Davis, 1996, p. 454). 셋째는 자국 내에서 규범·규칙을 수용할 수 없는 바 국제적 레벨에서 국제 규범·규칙에 대한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하거나 또는 대체하는 새로운 국제 규범·규칙을 제시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연구이다. 즉, 국제 규범·규칙을 자국에 유리하게 재구성(reconstruction) 또는 지역화(localization)하는 것이다. 이는 당사국이 기존의 국가 또는 지역의 신념과 관행에 기반하여 국제 규범·규칙을 재해석하고 경쟁적인 또는 대체적인 해석 또는 규범·규칙을 제시하는 것이다(Acharya, 2004).

      동 연구는 NF3 가스를 둘러싼 국제 규제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입장 차원에서 어떻게 해석하고 이를 국내정책에 반영해야 하는가를 모색하고자 하므로, 앞서 언급된 구제정치학 구성주의 이론에 입각한 국제 규범·규칙 확산 연구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먼저, 우리나라의 NF3 가스를 활용하는 산업계가 경제적으로 비용 부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산업계에서 NF3 가스를 대체하는 물질이 부재한다는 물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규칙을 우리나라에 유리하게 재구성하는 해석과 국내 적용 수준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핵심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NF3 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적인 보고 의무 규칙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해야 하는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에서 ‘개도국’에만 주어지는 ‘유연성 조건’ 규칙이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둘째는 NF3 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보고 의무 규칙에 대해서 국내에 적용하는 수준에 대한 문제이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해서는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 규칙과 개도국에 주어지는 유연성 규칙이 구분되는 바, 우리나라가 스스로 어떠한 국가 유형으로 구분 또는 규정하는가에 따라 국제규칙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에, 파리협정 하에서의 국가 구분 카테고리인 ‘선진국’, ‘개도국’, ‘여타 당사국’ 중에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하에서 국제협상 시 여타 당사국으로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위상에서 유연성 규칙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해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연구 질문인 NF3 가스 배출에 대한 국제 보고 의무 규칙에 대해서 국내에 이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적용 수준과 관련해서, NF3 가스를 상당한 수준으로 배출하는 국가들이 자국 내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앞서 국가 구분 카테고리인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여타 당사국에 속하는 대표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이 자국 내 적용하는 국내정책으로는 i) 국가결정기여(NDC), ii) 국가 인벤토리 시스템, 그리고 iii) 배출권거래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사항은 다음의 Fig. 1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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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alytical approach
          Source: Formulated by the authors

        
        

        

      

    

    

  
    
      4. 분석
      
        4.1. 파리협정 하 국가 구분 규칙에 대한 해석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부속서I-비(非)부속서I 국가 분류 시스템 상에서, 우리나라는 비(非)부속서I로 구분되어 ‘개도국’ 지위를 누려왔다. 이에, 2020년까지 국제 기후변화행동의 주축이 된 교토의정서 하에서도 ‘개도국’ 지위로서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지지 않았다. 이렇게 교토의정서/유엔기후변화협약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는 근거는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원칙이다. 이에, 기후 행동(actions)과 지원(support)에 대해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reporting·verification)하는 투명성(transparency) 체계 역시 선진국과 개도국을 구분하고 이원화된 체계로 발전되었다. 이에, 부속서I에 속한 선진국은 4년 주기의 국가보고서(national communication), 2년 주기의 격년보고서(Biennial Report), 그리고 1년 주기의 국가 인베토리보고서(National Inventory Report)를 제출하고 별도의 평가 시스템을 거친다. 한편, 비부속서I 하의 개도국은 4년 주기의 국가보고서와 2년 주기의 격년갱신보고서(BUR, Biennial Update report)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14) 우리나라는 비부속서I의 개도국 체계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 및 작성해 왔다. 다만, 격년갱신보고서(BUR)에서 재정·기술·역량배양에 대해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support)이 필요하고 지원을 실제 수혜받은 사항을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개도국에 지원을 제공(provision)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그런데, 파리협정 하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이원화된 구분이 사라졌다. 국가가 선진국, 개도국, 여타 당사국으로 구분되기는 하였지만, 이 각각의 국가 카테고리를 충족시키는 ‘기준’도 없고, 각 국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국가 ‘리스트’도 부재하다. 따라서, 국가마다 자국의 위상이 선진국인지, 개도국인지, 아니면 여타 당사국인지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다. 또한, 파리협정에서 이러한 국가 구분이 등장하는 조항 즉 규칙들을 살펴봄으로써 국가 구분 규칙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선진국은 감축 및 적응 행동에 대해서 이행하되 ‘리드’ 즉 앞장서서 이행해야 한다(UN, 2015, preamble, article 4.4).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의무로, 재정지원의 의무와 역량배양 지원 의무가 있다. 더 나아가, 선진국은 개도국에 재정·기술·역량배양을 지원한 정보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UN, 2015, Articles 9.1, 9.3, 9.5, 9.7, 11.3 & 13.9). 다음으로, 개도국은 감축과 적응 ‘행동’에 있어서 역시 이행 의무를 갖으나 개도국의 특수한 필요와 상황에 따라 선진국보다는 경감된 의무를 갖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UN, 2015, Preamble, Articles 4, 6 & 9). 그리고, 개도국은 재정·기술·역량배양에 대해 지원을 ‘수혜’받을 수 있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UN, 2015, Articles 9, 10, 11 & 13). 한편, 여타 당사국의 경우, ‘행동’에 대해서 여타 당사국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없다. 그러나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여타 당사국이 함께 언급된다. 즉, 개도국에 대한 재정 지원, 개도국을 재정 지원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개도국에 대해 재정·기술·역량배양에 대해 지원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무가 명시된 부분에 여타 당사국이 함께 등장하는데, 지원의 제공과 관련된 사항은 여타 당사국의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UN, 2015, Article 9.2, 9.5, 9.7 & 13.9). 따라서, 여타 당사국의 지원은 자발적 성격을 갖는다(Voigt and Ferreira, 2016, p. 70).

        이를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파리협정 하에서의 감축 및 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에 대한 의무는 선-개도국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의무 이행의 수준은 차별화된다. ‘감축’ 관점에서 볼 경우, 선진국은 국가결정기여(NDC) 상에서 모든 경제부문에 걸쳐 절대(absolute) 배출감축 목표를 세움으로써 국가감축목표 설정에 있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UN, 2015, para 4.4). 한편, 개도국은 감축노력을 꾸준히 강화하고, 국가마다 다른 국가 상황을 고려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진국의 행동 양식에 따라 모든 경제부문의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도록 권고받는다(UN, 2015). 즉 개도국은 감축 목표 설정에 있어 선진국보다는 경감된 목표를 설정하는 유연성을 담보받는 것이다. 그리고 재정·기술·역량배양에 대해 개도국에 제공해야 할 ‘지원’의 의무에 대해서는 선진국, 개도국, 여타 당사국의 행동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선진국은 개도국에 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개도국은 지원을 수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의무적으로 주어지고, 여타 당사국은 개도국에 지원을 제공하도록 권고를 받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타 당사국’의 의미를 보다 엄밀하게 보면, 감축과 적응 ‘행동’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같은 의무 수준을 취하고, 재정·기술·역량배양에 대한 개도국 ‘지원’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이 지원을 제공하되 대신 의무적 지원이 아닌 자발적으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선진국이 지원을 실제로 제공하는 모범을 보일 때 여타 당사국도 선진국과 같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한다. 그리고, 행동(감축·적응)과 지원(재정/기술/역량배양)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투명성’에 대해서는, 모든 당사국들은 기본적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BTR, biennial transparency report)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 national inventory report)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UN, 2015, Articles 13.7, 13.8, 13.11 and 13.12). 이는 모든 당사국들에 적용되는 공통 의무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은 자국 역량에 따라 유연성을 담보받는다(UN, 2015, Article 13.2),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하는데, 먼저 ‘지원’ 제공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 선진국은 지원 제공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여타 당사국에게 있어 이는 권고사항이다. 한편, 감축 및 적응 ‘행동’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선진국 및 개도국 모두 정보를 제공해야 하나, 개도국은 유연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다만, 여타 당사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감축·적응 행동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갖는 바 개도국과 같이 유연성을 담보 받는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3과 같다.

        
          Table 3. 
				
          

          
            Obligation differentiation by country category under the Paris agreement
          
          

        

        
          
            
              	Components of the Paris agreement
              	Country category
            

            
              	All parties
              	Developed countries
              	Developing countries
              	Other parties
            

          
          
            	
              Mitigation Action
            
            	
              Common obligation
            
            	Obligation  to take a lead  by undertaking 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
            	Obligation to continue enhancing mitigation efforts & Recommendation to take after developed countries
            	N/A*
(*Developing country position)
          

          
            	
              Support provision to developing countries
            
            	-
            	Obligation (by shall)
            	Support to be provided
            	Recommendation
(Voluntary support)
          

          
            	
              Transparency
            
            	
              Common obligation
            
            	(Reporting on actions)
Obligation to report all seven GHG gases
            	
              Flexibility due to different national inventory system
            
            	
              
                N/A
                
                  *
                
              
              (*Developing country position)
            
          

          
            	(Reporting on support)
Oblig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support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Obligation for reporting on support needed and received
            
            	
              Recommendation to provide information on support provided to developing countries
            
          

        

        
          
            Source: Formulat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the Paris Agreement (UN, 2015)
          

          
            Note: Esoteric sign (*) means that there is no indication in the Paris Agreement.
          

        

        

        우리나라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부속서 국가 구분 시스템에서 비(非)부속서I 국가 즉 개도국으로 분류되었다. 이에 따라 협약의 부속서I-비(非)부속서I 국가 구분 시스템에 기반해 감축 의무를 부과한 교토의정서 하에서, 우리나라는 개도국 지위를 누렸다. 이에, ‘감축 행동’에 대해서는 부과된 목표와 이행 의무가 없었다. 다만 2009년 11월 이명박 정부 때 2020년까지 BAU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0% 감축이라는 자발적 감축 목표를 수립하였다(Greenpeace, 2020).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는 선진국은 아니지만 ‘능력이 되는 당사국(parties in a position to do so)’으로써 재정·기술·역량배양에 대한 지원을 개도국에 제공해 왔다.15) ‘투명성’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1차(’14.12), 2차(’17.11), 3차(’19.11), 그리고 4차(’22.6) 격년갱신보고서를 꾸준히 작성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마지막에 제출된 제4차 격년갱신보고서를 보면, 동 보고서의 제2장에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데이터가 포함되었다. 4차 격년갱신보고서까지 우리나라는 「1996 IPCC 지침」을 활용하여(GIR, 2022, p. 15), 6대 온실가스에 대한 배출 및 제거 데이터를 작성 및 보고하였다(GIR, 2022, p. 30).

        그런데, 파리협정 하에서는 이미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선진국, 개도국, 그리고 여타 당사국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각각의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국가 리스트가 부재한다. 우리나라는 감축의무 이행 노력의 준비가 완전하지 않다는 측면, 암묵적으로 선진국은 협약 부속서I에 속한 국가들이라는 이해의 측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선진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되는 당사국으로써 개도국에 재정·기술·역량배양 측면의 지원을 제공해 왔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여타 당사국’의 입장에서 국가 입장을 수립하고 국제협상에 참여해 왔다.

        이에, 우리나라가 ‘여타 당사국’의 지위임을 대·내외적으로 지속한다는 전제 하에, ‘7대 온실가스 보고 의무’라는 규칙을 ‘여타 당사국’이라는 입장에서 해석해 보고자 한다. 파리협정에서 ‘모든 국가’는 7대 온실가스를 모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으나, 개도국의 경우 유연성 조건이 주어져 있다. 개도국은 먼저 최소 CO2, CH4, 그리고 N2O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하며, i) 파리협정 제4조에 기반하여 국가 NDC 상에 포함되거나, ii) 파리협정 제6조 상의 활동에 속하거나, iii) 또는 기존에 이미 보고된 바가 있는 추가적인 F 가스(HFCs, PFCs, SF6, NF3)에 대해서는 보고가 필요하다는 규칙이다(UNFCCC, 2018a, para 48).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6대’ 온실가스를 지정하였다(KLIC, 2021, Article 2.5). 우리나라는 파리협정의 이행을 위해, 중장기·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시 파리협정 제4조의 진전(progression) 원칙에 따라 목표들을 변경 또는 신규 설정할 수 있다(KLIC, 2021, Article 8.4). 이에 우리나라는 2020년 12월 30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제1차 국가결정기여(NDC)를 제출하였다. 이후, 2021년 12월 23일 제출한 NDC 갱신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IPCC 1996 지침」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과 제거량를 산정하고 있으며, ‘6대’ 온실가스로 범주를 한정하였다(MOFA, 2021, p. 10). 또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제6.2조 협력적 접근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사전승인 및 국제감축실적의 취득 등에 관한 지침」, 간략히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지침」을 2022년 12월 30일 제정하였는데, 이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5조(국제감축사업의 추진)에 기반하고 있다(PCCNGG, 2023). 동 법에서 6대 온실가스를 지정하고 있는 바, 파리협정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에 대해서도 6대 온실가스 배출저감 또는 제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F-가스에 대해서도 NF3를 제외한 HFCs, PFCs, SF6에 대해서 현재까지 국가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왔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4와 같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 결정문에서 ‘개도국’에 적용되는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 바, ‘여타 당사국’이라는 지위를 유지할 경우, NF3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도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Table 4. 
				
          

          
            Korea’s status to meet developing countries’ reporting flexibility rules
          
          

        

        
          
            
              	
              	Flexibility rules for developing countries
              	Korea
            

          
          
            	
              (1)
            
            	To report at least three gases (CO2, CH4 and N2O)
            	Korea has reported six GHGs in its National Communications (NCs) and Biennial Update Reports (BURs).
          

          
            	
              (2)
            
            	To report any of the additional four gases (HFCs, PFCs, SF6 and NF3) that
            	
          

          
            	 → i) are included in the Party’s NDC under Article 4 of the Paris Agreement,
            	- In Korea’s NDC (renewed and submitted in December 2021), six GHGs are indicated with IPCC 1996 guideline. 
- NF3 is not included.
          

          
            	 → ii) are covered by an activity under Article 6 of the Paris Agreement,
            	- In Korea’s guideline for GHG global project for GHG reduction (formulated in December 2022), six GHGs are indicated. 
- NF3 is not included.
          

          
            	 → iii) or have been previously reported.
            	- Korea has reported already six GHGs in its NCs and BURs. 
- NF3 is not included.
          

        

        
          
            Source: Formulated by the authors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가 스스로를 ‘여타 당사국’이라는 지위로 규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스스로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는 여타 당사국의 입장에서 입장을 수립한다고 앞에서 서술했다. 즉, 감축 행동에 대해서는 되도록 개도국의 입장에서 완화된 규제 방향을, 적응 행동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에 대해서는 선진국처럼 적극적이지만 자발적인 지원을 강조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선진국·개도국을 구분하는 데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항목은 경제적 역량으로 보통 국내총생산(GDP) 또는 일인당 국내총생산(GDP per capita)가 활용된다. GDP 차원에서 세계은행 데이터에 기반한 2022년도 GDP를 따지면 우리나라는 10위를 차지한다(GPS, 2023).16) GDP 관점에서는 전세계 15위에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비부속서I 국가 리스트에 속한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가 포함되어 있다. 이에 기후협상에서는 이 국가들이 엄밀한 또는 순수한 의미의 개도국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일인당 국내총생산 관점에서 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가입국 기준으로 2022년도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17) 우리나라는 30위($32,254)를 차지한다(WB, 2023).18) 그런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선진국에 해당하는 부속서I 국가 리스트에 속하면서도 우리나라보다도 일인당 국내총생산이 낮은 나라들이 다수 존재한다.19) 한편, 스스로 여타 당사국이라고 규정하는 싱가폴의 일인당 총생산은 8위($82,807)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33위($30,436)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여타 당사국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국가 경제지표에 기반한 비판이 있을 수도 있으나, 싱가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례 역시 존재한다는 측면도 존재하므로, 여타 당사국 차원에서 NF3 가스를 지금 바로 국가 온실가스로 규정·포함하지 않아도 국제사회에 대한 설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4.2. 해외 국가의 NF3 국제규칙의 국내 전환 현황
        다음으로 NF3 가스에 대한 의무 규칙에 대해 국가들이 자국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파리협정 국가 구분 카테고리인 선진국, 여타 당사국, 그리고 개도국으로 구분하고, 이 국가들이 어떻게 자국 정책에 반영하는 지의 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자국 정책으로는 국가결정기여(NDC),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이다.

        첫째, ‘선진국’이다. 현재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NF3 배출량을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에 반영하기 위해 산정·보고해야 하는 국가들은 선진국으로, 이 중에서 NF3를 배출하는 국가는 총 16개 국가로서, 호주, 벨라루스, 벨기에, 캐나다, 체코 공화국, 유럽연합(EU),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러시아, 스위스, 영국, 미국이다(UNdata, 2023). 2020년과 2019년의 NF3 배출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하단의 Table 5와 같다. 동 데이터는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에서 각 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에 기반하고 있다. 하단의 표에서와 같이 NF3 가스를 배출하는 양이 많지 않고, 눈에 띄는 국가로는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이 있다.

        
          Table 5. 
				
          

          
            NF3 emissions by developed countries in year 2020 and 2019
            (Unit: Kilotones of CO2eq)

          
          

        

        
          
            
              	Nation
              	Australia
              	Belarus
              	Belgium
              	Canada
              	Czechia
              	EU
              	France
              	Germany
            

          
          
            	2020
            	12
            	6
            	9
            	1
            	2
            	60
            	9
            	11
          

          
            	2019
            	14
            	6
            	1
            	0
            	3
            	57
            	10
            	11
          

          
            	Nation
            	Ireland
            	Italy
            	Japan
            	Lithuania
            	Russia
            	Switzerland
            	UK
            	US
          

          
            	2020
            	1
            	16
            	289
            	-
            	2
            	0
            	0
            	621
          

          
            	2019
            	1
            	18
            	261
            	-
            	0
            	1
            	0
            	572
          

        

        
          
            Source: Arranged by the authors based on the filtered data from UNdata (2023)
          

        

        

        먼저, 일본의 경우, 국가 NDC 상에서 7대 온실가스를 명시하고 있다(UNFCCC, 2021b, p. 1). 일본은 배출권거래제가 존재하나, 이는 국가 차원이 아닌 지역 레벨에서 운영되는 수준이다. 대표적으로 도쿄와 사이타마 현이 있는데, 도쿄와 사이타마 현 배출권 거래제 모두 커버되는 부문은 건물과 산업 부문이며, 커버되는 온실가스는 7대 온실가스 중 오직 이산화탄소(CO2)에 한정되어 있다(Afriat et al., 2015; ICAP, 2022a, 2022b). 따라서, 일본 내 기업 입장에서는 F-가스에 대한 배출저감 부담이 국가 차원에서도 없고, 배출권거래제가 운영되는 도쿄 시와 사이타마 현에서도 없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의 경우, 2020년 제출한 2030 NDC 갱신본에서는 7대 온실가스를 커버한다고 되어 있다(EU, 2020, p. 10). 유럽은 지역 레벨로 유럽 배출권거래제(EU ETS)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서 커버하는 온실가스는 CO2, N2O, 그리고 PFCs 즉 3종의 온실가스에만 한정되고, 또한 이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부문 역시 구체적으로 제한되어 있다(EC, 2023). CO2 배출저감 사업은 전기 및 열 생산, 에너지 집약 산업 부문,20) 유럽경제지역 내 항공, 그리고 해운 수송 부분에 한정된다(EC, 2023). N2O 배출저감 사업은 질산, 아디프산, 글리옥실산 및 글리옥사 생산에 한정한다. PFCs는 알루미늄 생산에 한정된다(EC, 2023). 따라서, EU 내 기업 입장에서도 F-가스에 대한 배출저감 부담이 배출권거래제 차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NF3는 당연히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이미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EU는 F-가스에 대한 규제를 인센티브 기반 접근법인 ETS가 아니라, 명령 및 통제(command-and-control) 방식과 자발적 방식(voluntary approach)으로 접근하고 있다. EU의 불소계 온실가스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수소불화탄소(HFC)에 대한 연도별 역내 출시량에 대한 중단기 목표를 상항 조정하고, F-gas가 사용된 제품의 라벨링 부착이 의무화되었다(EPC, 2024).

        그리고, 미국의 경우, 미국이 2021년 제출한 NDC에 IPCC 2006 지침에 포함된 모든 온실가스를 커버한다고 되어 있다(UNFCCC, 2021c, p. 9). 즉, NF3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다른 가스들 역시 커버되는 것이다. 한편, 미국 역시 국가 차원에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는 없고, 주별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커버되는 온실가스는 NF3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 외에도 다른 F 가스를 포함한다(C2ES, 2023).

        둘째, ‘여타 당사국’들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타 당사국의 대표 격으로는 싱가폴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다. 먼저, 싱가폴의 경우, NDC에 IPCC 2006 지침을 활용하여 산정한다는 내용과 NF3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를 커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UNFCCC, 2022, p. 4, 10). 싱가폴이 제출한 제4차 격년갱신보고서 상에 포함된 국가인벤토리 현황을 보면, 2016년도 배출량 통계가 나와있는데, NF3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 통계가 잡혀 있다. 그러나, NF3 가스 배출량은 220.51 GgCO2eq로 미미하며,21) 이는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0.43%를 차지한다(UNFCCC, 2020, p. 35).

        한편, 또 다른 여타 당사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제1차 NDC 갱신본 상에서 온실가스의 대상 범주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또한 온실가스 범주를 추측하기 위한 IPCC 지침에 대한 사항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UNFCCC, 2021d). 사우디아라비아의 제1차 격년갱신보고서 상에 포함된 국가 인벤토리 현황을 보면, 우선 IPCC 1996 지침을 활용하고, 2012년 기준 배출량 통계에 포함된 온실가스는 CO2, CH4, N2O에 한정되어 있다(UNFCCC, 2018b, p. 16, 20). 그리고 이 두 개 국가 모두 배출권거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셋째, ‘개도국’이다. NF3 가스를 배출하는 개도국이 많지 않으며, 경제 대국이면서 온실가스 다배출 국가인 중국과 NF3를 배출하는 반도체 업계에서 우리나라와 경쟁하는 대만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중국의 경우, 제1차 NDC 갱신본에서 커버하는 규제 대상의 온실가스 종류의 범주를 명확히 설명하고 있지 않다. 가장 명확한 것은 CO2이고, 핵심적인 비(非)CO2 온실가스(key non-CO2 GHG gas)를 효과적으로 컨트롤할 계획만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非CO2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 통제(emission control) 기술, 배출저감 노력에 기반한 주요 사업, 시범 및 실증사업을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중국은 계속해서 HFC-23 파괴를 추진하고, 주요 산업에 대한 N2O 배출 감축 계획을 연구 및 수립하고, 온난화 가능성이 낮은 발전 시설을 촉진하고, HFC, N2O 및 SF6의 배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NDC 상 언급되어 있다(UNFCCC, 2021a, p. 39). 중국은 제2차 격년갱신보고서 상에 포함된 국가 인벤토리 통계에 대해서, 2014년 기준으로 6대 온실가스에 대한 통계 수치를 보여준다(UNFCCC, 2018c, p. 16).22) 한편, 중국의 국가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은 발전 부문에만 한정되고, 커버되는 온실가스는 CO2로만 한정되어 있다(ICAP, 2023, pp. 1-2).

        다음으로, 대만은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당사국이 아니다. 그러나, 대만은 IPCC 2006 지침에 따라 7대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통계 작업을 진행해 왔다(TEPA, 2023). 대만이 제출한 2022년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상에 따르면, 대만은 NF3 가스에 대한 보고를 1999년부터 매년 실시해 왔고 이를 외부에 공개해 왔다(TEPA, 2022, p. 4). NF3 가스의 배출량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6과 같다. 2020년도 미국의 NF3 가스 배출량이 621ktonCO2eq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만의 배출량은 이보다는 작지만 미국 수준으로 상당히 많은 배출량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만에는 배출권거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Table 6. 
				
          

          
            Taiwan’s NF3 emission quantity (EQ)
            (Unit: Kilotones of CO2eq)

          
          

        

        
          
            
              	Year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EQ
            	11
            	10
            	235
            	398
            	540
            	659
            	765
            	688
            	798
            	204
            	577
          

          
            	Year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EQ
            	258
            	420
            	388
            	773
            	667
            	662
            	472
            	440
            	509
            	473
            	564
          

        

        
          
            Source: Exerpted from the Table ES2.1 of TEPA (2022)
          

        

        

        동 섹션에서 선진국, 여타 당사국, 그리고 개도국을 중심으로 NF3 가스의 관점에서 온실가스 범주를 자국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 및 이행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국가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의 Table 7과 같다. 동 표를 통해 주목할 점은 선진국이 NDC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NF3 가스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자국의 국가 레벨에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에는 NF3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설사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아닌 주(州) 레벨의 배출권거래제라는 점이다. 즉, 국내 레벨에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범주와 국제적으로 보고되어야 하는 ‘NDC’ 및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온실가스 범주가 연동되지 않다는 점이다. 여타 당사국에 속하는 싱가폴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에는 배출권거래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중국은 NDC,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배출권거래제에 해당하는 온실가스 범주가 각기 모두 다르다. 대만의 경우,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NF3를 포함하여 진행하고는 있으나 역시 국가 차원의 배출권거래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제규칙에 따라 NDC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의 온실가스 범주를 변경하더라도,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범주에는 현재로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NF3 가스에 대한 배출저감 규제에 있어서, 시장 기반의 인센티브 접근법 하에서 이러한 국가들의 기업들이 받는 부담이 현재로서는 또는 단기적으로는 없다는 의미와 같다.

        
          Table 7. 
				
          

          
            Global rules’ reflection to national policies
          
          

        

        
          
            
              	Countries
              	National policies
            

            
              	NDC
              	GHG inventory
              	ETS
            

          
          
            	
              Developed countries
            
            	
              Japan
            
            	Seven GHGs
            	Seven GHGs
            	
              (Tokyo ETS)
              
                CO2 only
              
            
          

          
            	
              EU
            
            	Seven GHGs
            	Seven GHGs
            	
              (EU ETS)
              
                CO2, N2O, PFCs only
              
            
          

          
            	
              The US
            
            	Seven GHGs plus
            	Seven GHGs
            	(California ETS)
Seven GHGs
          

          
            	
              Other parties
            
            	
              Singapore
            
            	Seven GHGs
            	Seven GHGs
            	-
          

          
            	
              Saudi Arabia
            
            	
              
                No mentioning
              
            
            	
              
                CO
              
              2
              
                , CH
              
              4
              
                , N
              
              2
              
                O
              
            
            	-
          

          
            	
              Developing countries
            
            	
              China
            
            	CO2
(including efforts on HFC, N2O, SF6)
            	
              
                Six GHGs
              
            
            	
              (National ETS)
              
                CO
              
              2
              
                 only
              
            
          

          
            	
              Taiwan
            
            	
              
                No NDC
              
            
            	Seven GHGs
            	-
          

        

        
          
            Source: Formulated by the authors on the basis of the section 4.2
          

        

        

      

      
        4.3. 소결: 한국에 대한 시사점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6대 온실가스에 NF3를 포함할 지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제2차 국가 온실가스 통계 총괄관리계획(2020 ~ 2024)에 근거하여, 2023년부터 NF3 배출량 산정을 시작해 왔다(GIR, 2020). 그러나, 산정된 통계값을 파리협정에 제출하는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에 반영 여부는 아직 논의중이다. 우리나라 산업계에서 우려하는 사항은 바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기본법 상의 온실가스 범주가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다는 점이다.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1항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경우, 다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이 수립된다(KLIC, 2022, Article 3①). 따라서, 이러한 정합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커버되는 온실가스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31조에 명시된 별표2에 따라 6대 온실가스를 포함하며, 배출권은 온실가스별 지구온난화계수에 따라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2eq)으로 환산한 단위로 거래한다(KLIC, 2022, Article 31①). 물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써 NF3 가스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배출권거래제에 적용하고, 이를 국제적으로 보고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 및 이행 방향이다. 그러나, 온실가스 배출규제는 국가의 산업 경쟁력 및 경제발전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기후변화 대응에 앞선 선진국들마저도 배출 규제를 위한 온실가스 범주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국제적인 계획 수립 및 보고’와 ‘자국/지역 내의 배출권거래제’를 분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측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전략은, 협상에서 ‘여타 당사국’ 위치를 유지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국가 온실가스 범주에 NF3를 추가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 NF3에 대한 산정은 시작하고, 보고는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첫 번째 전략이 힘들다면, 두 번째 전략으로 ‘여타 당사국’ 위치를 유지하며, 탄소중립기본법 상 국가 온실가스 범주에 NF3를 포함하되, 탄소중립기본법과 배출권거래법 간의 연동을 제거하는 것이다. 즉, 국가 온실가스 범주에 NF3를 넣더라도, 국내 배출권거래제는 종래대로 6대 온실가스로만 진행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NF3 가스를 국가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배출량을 산정·보고하고, 배출규제를 적용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국제사회는 F-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특히, 국제민간기구 차원의 온실가스 산정·보고·검증 표준에 NF3가 포함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 반도체를 구입하는 해외 다국적 기업들이 ESG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위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NF3 가스에 대한 감축 노력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 내 NF3 가스 배출기업들 역시 자체적인 감축 및 관리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체 가스의 활용과 R&D를 고려할 수 있다. 국내에서 NF3 대체 가스 연구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NF3의 대체품으로 거론되는 산화 삼불화아민(F3NO)의 경우, 세정력은 NF3보다 낮고 가격은 더 높다. 또한, 삼불화아민을 사용할 경우, 기존의 반도체 공정 변경하고 이 과정에 투자비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Bae, 2022). 또한, NF3 식각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 역시 필요하다(Park and Kim, 2024, p. 214). 둘째, 기존 NF3 가스를 그대로 사용하되, 배출된 가스를 회수하는 설비 또는 회수되지 못한 잔여가스를 처리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SK 머티리얼즈는 이러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Park and Kim, 2024). 셋째, NF3 가스의 배출만큼 해당 업체에서 다른 부분의 배출량을 저감시키거나, 또는 이산화탄소제거(carbon dioxide removal) 접근법을 통해 대기중에서 제거량을 확보하는 것이다.23)

      

    

    

  
    
      5. 결론
      파리협정 제13조 투명성 조항의 이행규칙에 따라, 파리협정 하의 모든 당사국들은 NF3 가스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를 측정·보고·검증해야 한다. 이 국제규칙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6대 가스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 「탄소중립기본법」에 NF3 가스를 포함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해 국내적으로 2023년부터 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특히, NF3가 많이 활용되는 반도체 및 액정 디스플레이 등의 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NF3 가스 배출의 산정과 이에 대한 규제가 산업계의 국제적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더더군다나 NF3 가스의 대체제가 없다는 점에서 산업계는 NF3 가스를 탄소중립기본법에 온실가스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동 연구는 우리나라 산업계 현황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우리나라가 국제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적인 논리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정치학 구성주의 이론의 접근법인 국제 규범·규칙이 당사국 정책에 반영 및 확산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을 분석틀로 설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먼저 7대 온실가스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의무에 대해 개도국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규칙이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나라의 현재 기후변화 국제협상 입장인 ‘여타 당사국’ 입장에서 해석하였다. 다음으로, 파리협정 하의 국가 분류 체계인 선진국, 여타 당사국, 개도국으로 분류되며 NF3 가스를 배출하는 대표적인 국가들이 7대 온실가스 측정·보고·검증 의무라는 규칙을 자국 정책에 어떠한 수준으로 반영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반영 대상이 되는 국내 정책을 자국 국가결정기여(NDC),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그리고 배출권거래제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우리나라가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협상 지위인 ‘여타 당사국’은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되 대신 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개도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NF3 가스의 측정·보고·검증 의무에 대한 개도국 예외 규칙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미 최소 3대 온실가스인 CO2, CH4 그리고 N2O를 보고해 왔고, 이외에 NDC 포함되는 온실가스, 파리협정 6조 활동으로 인정되는 온실가스, 또는 기존에 이미 보고된 온실가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6대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진행해 온 바 개도국 예외 규칙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선진국, 개도국, 여타 당사국으로 분류된 다른 국가들이 NF3 가스에 대한 정책 반영 수준을 살펴본 결과, 선진국들은 NF3 가스를 NDC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포함하더라도, 국내에서 운영되는 배출권거래제에는 NF3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타 당사국이나 개도국의 경우 NF3 가스를 NDC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포함하는 수준은 국가마다 조금 달랐다. 그러나, NF3 가스를 포함하여 7대 온실가스를 규정한 여타 당사국인 싱가폴 그리고 개도국인 대만의 경우, 자국 내에 배출권거래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개도국의 경우에도 중국은 NDC,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 배출권거래제에 적용되는 온실가스 범주가 서로 연동되어 있지 않고 모두 다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국가 차원에서 7대 온실가스를 규정한다 해도, 배출권거래제가 부재하거나 배출권거래제에 연동시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NF3를 국가 온실가스 차원에서 측정·보고·검증에 대한 국제 규칙을 이행하는 데에 시장기반 인센티브 접근법에 따른 기업에 대한 규제 부담이 적다는 점이다.

      이에, 우리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우리나라가 ‘여타 당사국’으로 협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한, 반드시 NF3 가스를 국내 「탄소중립기본법」 상에서 온실가스로 규정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만약 「탄소중립기본법」 상에서 NF3 가스를 온실가스로 규정하고자 한다면, 이의 온실가스 범주의 적용을 NDC와 국가인벤토리보고서 상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국내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정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협상에서는 우리나라 국내법에서 규정한 온실가스가 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되는 특이성 때문에 NF3에 대한 측정·보고·검증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 다른 나라들의 정책 적용 수준과 비교할 때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파리협정 국제규칙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과 별개로, 우리나라 반도체 등을 구입하는 해외 선진국 기반의 기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7대 온실가스에 대한 산정·보고 규칙이 적용되어 기업 산정·보고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ESG 차원에서 공급망 상에서 NF3를 포함한 7대 온실가스 배출을 산정·보고하고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 장기적으로는 국내 관련 기업들의 NF3 가스 산정 및 보고에 대한 준비와 이의 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 가스를 위한 R&D와 실증에 대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존 NF3 가스의 회수 또는 잔여가스 처리를 위한 설비 구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NF3 가스 배출 저감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 업체의 다른 부문의 배출저감 또는 제거 사업을 시도하던지 또는 해외사업을 통한 오프셋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동 연구는 NF3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측정·보고·검증 규칙에 대해서 이 규칙의 이행 의무를 회피하거나 위반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 아니다. 다만, 국제 규칙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재 산업계의 현황과 우리나라에 미칠 경제적 영향을 고려할 때 국내적으로는 보다 산업계가 점진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제협상에서는 우리나라 정부 입장을 설득력있고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동 연구가 시도되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마지막으로, 국제 규칙에 대한 해석과 우리나라의 국내정책 적용 수준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 일반적인 국제정치학 연구라면 관여되는 이해관계자들을 파악하고 이들의 해석과 정책적용 수준에 대한 논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 과정에 작용한 요인과 이에 따른 정책 수립과정 또는 정책 결정 결과물의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동 연구는 이 정치적 과정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NF3 가스에 대한 규칙을 미이행했을 때 이를 국제협상에서 방어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국제규칙을 국내적으로 이행한다고 했을 때 그 이행수준에 대한 전략적 수준을 모색한 연구라는 점에서 기존의 국제규칙의 수용 및 확산에 대한 과정적 분석과정과는 다른 점이 동 연구의 부족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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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s
      
        1)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9항에 따르면,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다(KLIC, 2016, Article 2.9). 탄소중립기본법 제2조 5항의 내용 역시 유사하다.
      

      
        2)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반도체와 ‘비(非)메모리/시스템’ 반도체로 구분된다. 비(非)메모리/시스템 반도체에 대해 해외에서 쓰는 용어는 로직칩(logic Chip)이다. 메모리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 비해, 비메모리 반도체는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 및 연산하여 명령을 내리는 즉 전자 기기의 두뇌 역할을 한다.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반도체 설계 도면을 받아 생산 및 납품하는 것을 의미한다(Lee, 2019). 참고로 대만의 경우는 파운드리에 집중하고 있다.
      

      
        3) QLED는 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의 약자이다.
      

      
        4) 산업계의 동 의견은 2023년 10월 25일 서울 트레이드타워에서 개최된 ‘반도체산업 탄소중립 글로벌 동향과 대응전략’ 컨퍼런스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특별세션에서 언급된 사항이다. 동 특별세션은 NF3 관련 관리방향에 대한 산/학/연 논의가 목적이었다.
      

      
        5) 할로겐화 에테르 가스의 예시로는 C4F9OC2H5, CHF2OCF2OC2F4OCHF2, CHF2OCF2OCHF2가 있다.
      

      
        6) 할로카본 예시로는 CF3I, CH2Br2 CHCl3, CH3Cl, CH2Cl2이 있다.
      

      
        7) IPCC 2006 지침에 따르면 Tier 1 방법은 기업별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기체별 배출량을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되는 전자제품의 종류에 따른 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산정한다. Tier 2는 공정기체별(2a) 또는 공정 유형별(2b) 입력변수에 따라 산정하는 방법이며, Tier 3는 Tier 2의 공정유형별(2b)의 산정식과 동일하나 개별 공정과정에 대한 기업별/공장별 수치가 필요하다(MOE and KECO, 2008).
      

      
        8) 우리나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즉 불소로서) 총 배출 농도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지정되었는데, 이것이 NF3 배출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령이다(Park and Kim, 2024, p. 210). 물론, NF3 가스에 대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아니라 NF3를 포함한 불소화합물에 대한 기준이다.
      

      
        9) 규정은 Regulation (EU) No 517/2014이다.
      

      
        10) 한국의 법률 시스템에 의해 명확히 규제되지 않는 일부 가스와 산업분야가 존재한다.
      

      
        11) 이는 2015년에 통과된 온실가스 감축 및 관리법을 대체한다.
      

      
        12) 저장탱크는 에어콘 냉매 그리고 냉장고 발포단열 시스템의 발포제를 대상으로 한다.
      

      
        13) 동 연구에서 국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기업의 NF3 배출량을 추산할 때, NF3를 사용하는 공정에 각 업종의 최적가용기업 기준서에 명시된 통합공정도를 활용하였다.
      

      
        14) 격년보고서(BR)는 선진국이 2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서 감축행동, 감축경로, 개도국 지원 등에 대해 기술하는 보고서이며, 격년갱신보고서(BUR)는 개도국이 2년마다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로서 감축행동, 감축경로, 선진국으로부터의 지원 받은 내용 등에 대해 기술하는 보고서이다(Oh et al., 2018, p. 28).
      

      
        15) 유엔기후변화협약 제4.5조에서는 “Other Parties and organizations in a position to do so”라고 표현된다(UNFCCC, 1992, Article 4.5).
      

      
        16) GDP 순위를 나열하면, 1위 미국($20.89 trillion), 2위 중국($14.72T), 3위 일본($5.06T), 4위 독일($3.85T), 5위 영국($2.67T), 6위 인도($2.66T), 7위 프랑스($2.63T), 8위 이탈리아($1.89T), 9위 캐나다($1.64T), 10위 한국($1.63T), 11위 러시아($1.48T), 12위 브라질($1.44T), 13위 호주($1.32T), 14위 스페인($1.28T), 15위 인도네시아($1.05T)이다 (GPS, 2023).
      

      
        17) 데이터에서 2022년 데이터가 없는 국가들은 2021년 또는 2020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18) 일인당 총생산 순위를 나열하면, 1위 모나코, 2위 리히텐슈타인, 3위 룩셈부르크, 4위 노르웨이, 5위 아일랜드, 6위 스위스, 7위 카타르, 8위 싱가폴, 9위 미국, 10위 아이슬랜드, 11위 덴마크, 12위 호주, 13위 네덜란드, 14위 스웨덴, 15위 캐나다, 16위 이스라엘, 17위 아랍에미리트, 18위 오스트리아, 19위 핀란드, 20위 벨기에, 21위 독일, 22위 뉴질랜드, 23위 영국, 24위 쿠웨이트, 25위 프랑스, 26위 브루나이, 27위 이탈리아, 28위 몰타, 29위 일본, 30위 한국이다.
      

      
        19) 부속서I 국가에 속하면서 우리나라보다도 일인당 총생산량이 낮은 나라로는 시프러스(32위), 스페인(36위), 에스토니아(37위), 체코(38위), 리투아니아(40위), 포르투갈(41위), 라트비아(42위), 슬로바키아(43위), 그리스(45위), 헝가리(50위), 폴란드(52위), 루마니아(55위), 러시아(57위), 불가리아(58위)이다.
      

      
        20) 에너지 집약사업은 정유 공장, 제철소 및 철, 알루미늄, 금속, 시멘트, 석회, 유리, 세라믹, 펄프, 종이, 판지, 산 및 벌크 유기 화학 물질 생산과 관련된다.
      

      
        21) Gg는 기가그램을 의미한다.
      

      
        22) 중국의 격년갱신보고서의 <표 2-7>, <표 2-10>, <표 2-11>에 해당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23) 배출량 저감의 경우,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에너지를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어, SK 머티리얼즈는 2030년까지 제품생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100% 신재생에너지로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Park and Kim,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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